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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ngjin Lee / Wonhee Chung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various problems caused in the course of operating after 

the integration of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integrated city, 

county, and district self-governance models based on this reason.

Results revealed a couple of implications. First, the autonomous operation in case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should grant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the right of 

autonomy. Unilateral decision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or province could trigger 

conflicts with residents in the actual operation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right of 

autonomy is inadequately guaranteed. Second, resident suit, resident audit system,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resident recall system, resident proposal system, 

and resident voting system as institutions for resident participatory self-governing 

models are important and they can be considered in the resident participatory model. 

Third, the correlation showed that resident participatory models were frequently 

mentioned. As discussed earlier, it was found that a variety of institutions of resident 

participation were actually applied in real life.

Keywords: Resident participatory self-governing operation, SNA, and Analysis of 
keyw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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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교통 통신의 발달, 세계 대도시간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분절적인 행정체제로 자치단체의 자립기

반과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현우 외, 2010). 이에  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이래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절이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의 주요한 정책의제가 되어 왔다. 이 결과, 2009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

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 시군구의 통합개편을 촉진한 바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장기적인 지역 효과를 기대하며, 시군구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시군구 통합은 또 다른 이슈를 담아내고 있는데 자치적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한 가지는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의 강화이다.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지역 자체적인 문제해결, 더 나아가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고려하고 답안을 살펴보는 주민자치가 중요해진 것이다. 주민

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공청회 등 다양

한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거버넌스로 일컬어지는 학문적･
실무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 및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주의에서 정부계층

제로 또다시 시장주의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적용했던 실무가들은 실효

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지역민 또는 시민간 빈부격차는 커졌으며, 지역의 경제상

황, 사회문제, 시민들의 수요 등 다양한 요소에서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의 학술적･실무적 대안들의 적실성이 낮아지면서 거버넌스와 같은 학술적 흐름,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제도가 실무적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환경의 복잡성, 수요의 다

양성 등에 환경변화는 정책문제의 직접적인 대상자들이 참여하여 결정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무자들 보다는 학계를 중심으로 그 관심도가 더 

높았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강조된 뉴거버넌스의 담론은 학문영역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으로 인식되었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한국적 상황과 맞물려 정부부처의 대응과제로 투입

되었다. 많은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이끌려 주민참여와 관련된 

많은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학술적 흐름에서 정부부처의 정책 및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인 

‘주민’은 얼마나 고려된 것일까? 급속한 제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의 주민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까? 주민자치의 근간인 근린자치를 위한 지역의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까? 과연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변화 속에서 시민 또는 주민이 

중심적인 행위자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역문제의 자치해결은 결국 근린차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임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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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가 이루어기 위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서둘러 시행한 정책 및 제도의 양산이 실제 참여과정과 다른 결과를 내놓았을지

도 모른다는 생각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형성된 시군구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의 

이상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를 찾아내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많은 주민자

치 모형이 제시되고 제안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역의 맥락

에서 또는 시군구 통합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더 중요한 주민자치의 장애요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네이버 트랜드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따

른 장애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참여 자치모형의 핵심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1.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해석하기 보다는 작은형태의 주민참여가 모이게 되면 그것이 의미 있는 주민자치의 형태로 바

라보게 된다. 즉, 동네단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모습과 연계해 주민자치를 해석(신원부, 

2016)한다는 의미이며 자치의 근원은 주민참여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

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집행 과정상에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이

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시대적 상황, 제도적 기반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먼저 주민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준금(2013)은 주민참여를 

“정책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활발한 협조와 감시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정부와 함께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정봉(2016)

은 주민참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커닝햄(Cunningham, 1972)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일

반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는데 이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핵심 요인들이 있다. 첫째, 주민참여의 중심행위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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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다. 둘째, 주민참여의 중심행위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행정 및 정책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공식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란 공식적인 권한을 지니지 않은 지역사회

의 일반주민이 거주 지역에 발생하는 행정 및 정책의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지닌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는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세금으로 관련된 세금으로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며,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에 의해 행정을 수행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신들

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홍윤숙 외, 2014). 이병렬 외

(2015)은 주민자치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자기 지역의 현안과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자

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내릴 순 있지만 '주민들

의 자발적인 활동 및 참여로 거주지역과 관련된 의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행위'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주민자치가 주민참여보다 행정 및 정책에 대한 주민의 활동하는 

정책참여의 기회에서만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이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정부와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는 주

민들의 활동범위를 정부가 제공하는 주민의 활동영역인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에서 주민

들이 스스로 정부활동에 참여하는 민초의 공간(popular space)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다

(Cornwall, 2004; Taylor, 2007).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거주지역의 의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민초의 공간을 형성하고 주민들은 서로 연대를 만들며 그들만의 활동무대  를 이어간

다.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민초의 공간에서는 주민들이 상호연대를 구성하여 정부정책에 반

대하거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와 연관되지 않고 스스로 생산하기도 한다. 정부정

책에 반대하기도 하고 지역의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주민자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단

순히 초대된 공간에서의 참여형태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 이는 주민을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재원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닌 공적인 무엇인가를 창출해내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주

민자치가 거버넌스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는 주거지역에 발생하는 의제들을 주민이 지방정부와 함께 협조해나가는 주민

참여를 위한 방법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만일 주민참여의 수단을 충분히 제도화 하지 못할 경우 주민참여의 기회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참여의 비활성화가 전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의 필

요성은 다음과 같은 주민참여의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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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1997)는 주민참여에 대한 순기능을 총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주민참여는 분권

화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준다. 권력이 집권적인 형태로 되어있다면 주민들이 참

여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면 주민들의 참

여가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다. 둘째, “참여는 책임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 세계화로 인하

여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보강해줄 수 있는 해결책이 

주민의 참여이다. 또한 관료제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행동과 주민의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주민의 참여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셋째, “갈등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다양한 형태의 갈등 문제에 대

해서 주민의 참여는 갈등을 해결하는 물리적, 비물리적인 장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

여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소외계층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제

고하고 결과적으로는 갈등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는 시민의 민주의식을 제

고하는 교육기능을 가진다.” 주민이 정책과정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에 대한 주체의식을 

함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역량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주민참여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획득하여 정책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정책결

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관의 갈등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

재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비효율적인 추진을 야기한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정당성 확

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주민들의 관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영오 외(2014)는 주민참여의 기능을 주민 측면에서의 효과와 행정 측면에서의 효과로 나

누어 정리했다. 먼저 주민 측면에서의 효과는 지역의 의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

한 소속감과 긍지 등을 느끼고 개인의 정치적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 주민 개인의 능력 배양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행정 측

면에서의 효과로는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에게 주민의 요구 및 의견을 빠르게 확인하게끔 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하혜수(1997)와 최영오 외(2014)의 주민참여의 기능으로 알아본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주도로 실시하는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주민참여

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참여를 통해 주민이 민주주의적인 태도와 능력을 함양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서 학자마자 주민참

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사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조금 더해지거나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종기(2008)는 주민참여프로그램에 대해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행정서

비스헌장제도, 시민평가제도, 주민고충처리제도, 공청회, 옴부즈만제도, 모니터링제도, 자문위

원회제도, 정책고객관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제도, 자원봉사제도, 설문제도들을 언

급했다. 또 오수길(2008)은 주요 주민참여제도를 민원행정 및 온라인참여, 공식적 주민조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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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력기구, 민간단체, 직접참여제도로 총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정정화 외(2015)는 주민

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조례 개폐 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참여제도, 국민신문고제도로 총 여덟 가지를 분류했다.

2. 선행연구 검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전반적인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초점이 학자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연구방법에는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정책사례분석, 우선순위 선정이 그것이다.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의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들로는 송용훈 외(2017), 김은경 외

(2015), 하정봉 외(2013), 정명은(2012)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송용훈 외(2017)은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수마을과 그렇지 않은 산새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한다. 김은경 외(2015)는 주민참여

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여 주민참여 

활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정봉 외(2013)은 전라남도 동부지역에 위치한 3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제도이해', '이익', '이념', '

신뢰'라는 요인과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명은(2012)은 주민참여제도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내･외적 변수를 조직론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민참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

안을 제시한다.

둘째로, 정책사례분석에 대한 연구들로 김명수(2015), 김찬동 외(2014), 정준금 외(2013), 이

정석(2009), 민현정(2008)등이 있다. 김명수(2015)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참여예산제

도를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집행하는 외국이 사례와 국내의 진행 모습들을 비교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김찬동 외(2014)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제

도들의 추진배경, 개요,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정준금 외(2013)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평가를 통해 주미남여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정석(2009)은 경남지역 내에 주

민참여제도에 대한 주민의 실제 활용실태와 제도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점을 언급한다. 민현정(2008)은 일본이 주민참여 실태와 우리나라 주민참여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시도한다.

셋째로, 우선순위 선정에 관련된 연구에는 최영오 외(2014), 고경훈 외(2012)등이 있다. 최영

오 외(2014)는 주민 센터에 근무하거나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교수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

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AHP 분석을 통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요인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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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경훈 외(2012)는 전문가와의 설문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으로 인해 제시 된 주민참여 활성

화에 관한 요인들을 AHP 분석을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부의 실질적인 관심사가 어떻

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자치운영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는 지방정부가 개개인의 주민 및 주민연대의 관심사를 인지하는 수준에 따라 지방정

부의 전반적인 방향이 달라지고 자치운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 구체

적인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부의 사회적 맥락들을 기반 자료로 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전반적인 관심사와 자치운영에 관한 장애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 자료를 사용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여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자치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부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확인하여 주민참여, 주민자

치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또는 중요 이슈를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몇 가지 중심이 

되는 궁금증을 확인해보려고 한다. 사실 무엇보다 자치운영의 장애요인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지역의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경향에 맞추어 지속

적으로 확대‧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정부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임을 고려할 때 각 제도의 ‘부분’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제안된 ‘제도’의 성공과 실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대다수의 언론 및 대중매체는 

그와 같은 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운영이 핵심인 

만큼 소소하나 운영의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의 시군구 통합으로 인해 발생

한 주민참여의 이슈는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제도’들의 성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높다. 이는 주요 키워드가 다양한 제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민참여 운영의 

핵심이 되는 주요 키워드가 제도들일 경우 각 제도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

에서 키워드 간 상관성은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 연구는 2가지의 연구질문을 던져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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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질문 1 :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이슈는 제도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연구질문 2 : 자치운영의 장애요인은 제도 각각에 대한 것이기에 각 이슈 간 관련성이 낮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과 핵심 주제어 간 상관성 분석

통합이후 자치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사례가 많은 만큼 이전 사례들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사회내부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통합운영에 있어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내부의 인식 또는 흐름은 지역민 전체

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사를 유추

하고 이해해볼 수 있는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기사는 사회가 가진 문제 또는 다양

한 담론을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 핵심주제어 도출과 핵심 주제어 간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분석은 주제어 간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용어’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군

구 운영의 장애요인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면서 이들 중 중심적이었던 ‘용어’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관계자료 측정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자아중심 네트

워크(ego-centric network)를 이용한 측정방법과 전체 네트워크(full network design)를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박치성, 2006). 전체 네트워크측정은 관계가 있는 모든 상대방을 조사하는 것이

기에 전체 기관의 완벽한 상호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언어네트워크의 특성상 

연결된 텍스트의 수가 거의 무한하다는 점에서 전체측정이 어렵다. 반면, 자아중심 네트워크는 

텍스트의 연결된 관계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텍스트 네트워크와 같이 관계가 무한한 

연구대상에게는 적합하고 유용한 방법이다(이동규･서인석･양기근, 2010: 8; Lee･Seo･Jang, 

2012: 294-29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아중심 네트워크의 자료측정방식을 기초로 통합자치구 

주민참여 자치모델의 장애요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영역들을 연관검색어로 하여 확인해보

고자 하였다1). 연구대상의 경우 2010년 이상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대상용어는 37

개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핵심 주제어 10개를 중심으로 이들간 관련성 높은 주제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도출된 주제어 중에서 상관성이 높은 주제들은 묶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 트랜드 소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다. 네이버 트랜드

는 네이버 제공 검색 통계 서비스로서 기간별 검색 추이 및 키워드 관련 뉴스, 그래프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제공되는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검색어가 검색 및 클릭된 횟수를 일별/주

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내

1) 주제어 검색은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으로 하였다. 검색 관련 기사 14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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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자료는 해당 텍스트의 날자별로 자료화할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 텍스트

대상(수) 대상용어

전체
(37)

행정시장 직선제, 관학협력모형, 지역기업 홍보, 자치권 부여, 준지방자치단체, 참여형 건강증
진 모형, 준 자치시로 개편, 행정시 개편방향, 주민복지박람회,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 
검토, 행정시 기능강화, 로컬거버넌스, 시-구간 기능 분리 모형, 광역시 모형, 통합창원시, 주민
참여, 제주 2개 행정시, 주민자치회, 제주형 자치모형, 참여자치실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
비스, 통합사천시, 제주도,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예산
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의회구성 직선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
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생활민원처리의 지연,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 민의전달 불편함,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

3. 자료분석 및 연결망(지표)의 측정: 연결중심성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를 통해서 이루어졌

다. 연결중심성이란 하나의 행위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연결관계들

의 합으로 측정된다(손동원, 2005: 97). 이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연결중심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박치성･원구환, 2009: 22). 

연결중심성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g= 네트워크내 행위자의 수 =행위자 I로부터 j로의 관계

자료: Wasserman & Faust(1994: 178-179), 박치성 외(2009: 22)

이러한 연결중심성 중 내향연결중심성은 각 단어 간 네트워크에서 가장 주민자치와 관련되

어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시 자치운영과 관련되어 

나타난 용어들 중 핵심적으로 대두된 키워드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Ⅳ. 분석결과 논의

1. 통합시 자치운영의 주요 장애요인 중심성 분석

1) 네트워크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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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제어 네트워크의 분석결과이다. ‘통합행정시 자치운영’ 텍스트를 중심으로 대다

수의 관련용어들이 모두 연결된 전형적인 자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행정시 자치운

영을 중심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참여, 행정시 개편방향,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 시-구간 

기능 분리 모형 등이 열거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통합시 자치운영 연관어 네트워크 결과

<표 2>는 자아네트워크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네트워크의 규모는 평균 3.351이고, 밀

도는 0.907이다. 네트워크의 최소 연결 빈도는 2회, 최대는 36회였다. 밀도는 최소 0.041에서 

최대 1의 수준까지로 확인되었다.

<표 2> 자아네트워크 기술통계량

구분
네트워크 수준

규모 밀도

평균 3.351 0.907

표준오차 5.624 0.245

최소 2 0.041

최대 36 1

<표 3>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에 대한 분석결과 얻어진 측정치를 종합한 것이다. 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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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중심성 평균은 0.03이고, 표준편차는 0.023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표준편차 보다 높아 연

결중심성인 높은 용어와 낮은 용어 간 차이가 비교적 작다는 것을 판단해볼 수 있다. 최소는 

0, 최대는 0.118로 확인되었다. 이때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총 지수는 9.315%로 나타났다. 이러

한 종합 측정치는 내향 중심의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외향 연결중심

성 평균은 0.03이고, 표준편차는 0.12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각 대상

용어 간 연결중심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판단해볼 수 있다. 최소는 0, 최대는 0.747로 

확인되었다. 이때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총 지수는 75.754%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 측정치는 

‘통합행정시 자치운영’ 용어를 중심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네트워크임을 의미한

다. 즉 관계성이 ‘주고-받는’ 것을 의미할 때 ‘주는’ 형태의 일방향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것이

다. 자아네트워크인 만큼 외향연결성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통합행정시 자치운

영’가 어떤 용어들과 맥락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에 내향 연결중심성을 중심

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3> 연결중심성 기초통계

구분
연결중심성 구분

내향 연결중심성 외향 연결중심성

평균 0.03 0.03

표준오차 0.023 0.12

최소 0 0

최대 0.118 0.747

네트워크 연결중심성 지수 9.315% 75.754%

2) 내향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내향 연결중심성 개별 측정치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표 

4>참조). 통합행정시 자치운영과 관련된 많은 용어 중 가장 중심적인 텍스트가 행정시장 직선

제였다. 이는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의 문제가 어떤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이 가

장 중점적으로 고려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제외하고 0.05이상을 나타낸 용어

는 관학협력모형, 지역기업 홍보, 자치권 부여, 준지방자치단체,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 준 자치

시로 개편, 행정시 개편방향, 주민복지박람회,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검토로 확인되었

다. 0.01보다 높은 값을 지닌 나머지 용어들로는 행정시 기능강화, 로컬거버넌스, 시-구간기능

분리모형, 광역시 모형, 통합창원시, 주민참여, 제주2개행정시, 주민자치회, 제주형 자치모형, 

참여자치실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통합사천시, 제주도,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행정시 자치운영과 관련해 어떤 주제가 중심이었는지를 살펴보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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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은 자치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직선제로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권이 충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의 일방적 결정은 실제 운영상

황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자치권 부여, 준지방자치단체 

모두 그와 같은 논의를 뒷받침하는 주제어라고 판단된다. 또한,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 및 대의

기관 검토 역시 자치권에 따른 운영의 합리적 제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표 4> 내향 연결중심성 개별 측정치

연관어 내향 순위 연관어 내향 순위

행정시장 직선제 0.118056 1 참여자치실현 0.027778 12

관학협력모형 0.055556 2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0.027778 12

지역기업 홍보 0.055556 2 통합사천시 0.027778 12

자치권 부여 0.055556 2 제주도 0.027778 12

준지방자치단체 0.055556 2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 0.027778 12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 0.055556 2 주민소송제 0.009259 25

준 자치시로 개편 0.055556 2 주민감사청구제 0.009259 25

행정시 개편방향 0.055556 2 주민참여예산제 0.009259 25

주민복지박람회 0.055556 2 주민소환제 0.009259 25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검토

0.055556 2 주민발안제 0.009259 25

행정시 기능강화 0.03125 11 주민투표제 0.009259 25

로컬거버넌스 0.027778 12 의회구성 직선제 0.006944 31

시-구간기능분리모형 0.027778 12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0.006944 31

광역시 모형 0.027778 12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0.006944 31

통합창원시 0.027778 12 생활민원처리의 지연 0.006944 31

주민참여 0.027778 12 행정시장 권한의 한계 0.006944 31

제주2개행정시 0.027778 12 민의전달 불편함 0.006944 31

주민자치회 0.027778 12 통합행정시 자치운영 0 32

제주형 자치모형 0.027778 12 - -

한편, 내향 연결정도가 낮은 수준이었지만, 주민참여의 자치모형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소송

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는 중요한 제도로 활

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운영조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시군구 통합 이후의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분석   255

<그림 2> 내향 연결중심성 용어 분류 및 도식도

기준 용어

1수준
(0.1이상)

행정시장 직선제

2수준
(0.1 

미만-0.0
5 이상)

관학협력모형, 지역기업 
홍보, 자치권 부여, 준지방
자치단체, 참여형 건강증
진 모형, 준 자치시로 개
편, 행정시 개편방향, 주민
복지박람회,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검토

2. 주제어 간 상관성 분석

관련 용어 간 상관성 분석을 수행해보고자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관련 

용어들이 1년 간 다루어진 것들이나 각 시점별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관련 용어 간 관심이 높아진 시간 및 일자를 동일하게 

확인함으로써 실제적인 관련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행정시장 직선제, 관학협력모형, 자치권 부여, 준지

방자치단체,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 준 자치시로 개편, 행정시 개편방향, 주민복지박람회, 통합

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검토 등을 관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네이버 트랜드 자료를 수집하

였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기간인 2016년 6월 29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의 자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외하고는 검색어의 트렌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모형의 여러 형태인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등의 제도를 추가로 조사해보았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모두 포함한 주민참여모형의 검색과 개별 제도를 각각을 트랜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때 확인된 것은 주민소환제 만이 자료의 확인이 가능하였고, 다른 제도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

았다. 따라서,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참여모형, 주민소환제의 4가지 변

수 간 상관관계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에는 주민참여모형이 가장 많

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통합된 행정구역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려하고 있는 제도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최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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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통합 행정시를 중심으로 논의가 나오며, 제주도의 통합과정이 가장 이른 시점임을 고려할 

때 상관관계 결과가 낮은 이유는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의 논의는 통합행정체제개편의 선구적으로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핵심 주제어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참여모형 주민소환제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

행정시장 직선제 1.0000

주민참여모형 0.0901 1.0000

주민소환제 0.1039 0.9162 1.0000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 0.0439 0.3027 0.2817 1.0000

3. 연구 질문의 확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또는 중요 이슈를 선별하여 연구질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확인된 주요 이슈는 ‘행정시장 직선제, 관학협력모형, 지역기업 홍보, 자치권 부여, 

준지방자치단체,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 준 자치시로 개편, 행정시 개편방향, 주민복지박람회,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검토’의 10가지로 확인되었다. 이 중 행정시장 직선제, 관학협

력모형, 준지방자치단체, 준 자치시로 개편, 행정시 개편,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대의기관검토 

등 6가지는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에 반해 지역기업 홍보, 자치권 부여, 참여형 건강증

진 모형, 주민복지박람회 4가지는 ‘운영’과 관련된 이슈였다. 10가지 중에서 6가지인 60%만이 

제도에 관련된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언론 및 대중매체는 그와 같은 정부의 성

공과 실패에 초점을 두어 자치 ‘운영’에는 소홀할 것이란 연구 질문을 잘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

이었다. 그렇지만 40대 60의 수준은 여전히 어느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표 6> 핵심 주제어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질문 내용 확인

질문1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이슈는 제도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을 것이다.
추가 확인이 

필요

질문2
자치운영의 장애요인은 제도 각각에 대한 것이기에 각 이슈 간 관련성이 낮을 것
이다.

추가 확인이 
필요

한편, 조사 대상기간인 2016년 6월 29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의 자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외하고는 검색어의 트렌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질문의 확인은 사실상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용어를 확인하고 분석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민참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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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주민소환제의 91%의 상관성을 제외하고는 주민참여모형과 통합 행정시 자치운영의 30%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치운영

의 주요 키워드 간에 상관성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다만, 본 연

구가 설계한 연구과정에서의 결과가 아니기에 기각여부를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본 연구가 자치운영의 핵심주제어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것

은 바로 장기적으로 주민자치가 안정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자주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중요한 

연구시사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때 주민자치의 장요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3가지 

정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가지는 참여의 심의성과 대표성 확보, 참여통로의 확보와 활성화, 

참여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다. 많은 연구들이 참여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여왔지만, 실제 

심의성과 대표성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참여통로의 확보와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의 개선이다. 참여의 한 부분에 대한 일방향

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참여의 양상을 풍부하게 살펴보기 위해 오프라인 주민참여와 

온라인 주민참여 모두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Best & Krueger, 2005). 특히, 

향후의 연구는 소통창구 간 효과성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연구들은(김종호･김강

민, 2004; 민병익, 2006; 윤상오, 2003; 추병주 외, 2007; 문신용, 2009; Scott, 2006) 참여통로

별로 효과성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참여통로의 

다양화와 그 효과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의 심의성과 대표성 확보이다. 토론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어떤 성향이든 관계없이 

토론과정 속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다(Habermas, 1984; 1989). 이것은 개인

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또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Dahlberg, 2001; Dryzek, 2000)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이 심의

과정 속에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하고, 스스로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의

사소통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써 합의가 행정적 권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Dryzek, 1990). 

주민참여는 참여민주적 측면(democratic part)과 토론과 토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심

의적 측면(deliberative part)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Elster, 1998).

셋째, 참여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이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참여의 통로만 마련해주기만 하

면 할 일을 다했다는 듯한 인상이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가는 민주주

의(thin democracy)'를 만드는 길이 된다(Astrὅm, 2001). 지방정부가 마련한 주민참여의 제도

나 통로를 통해 투입된 주민참여를 추적해보는 노력을 통해 참여가 수동적 또는 능동적이었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Rowe & Frewer, 

2004).

요컨대,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이 새로운 자치제도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문제를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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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논의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그 자체에 있으며 이를 심

도있게 그리고 참여가능한 형태로 지역주민에게 흡수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종국

에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주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시군구 통합은 장기적으로 주민주도의 행정운영이 이루어져 본연의 주민자치를 이루어야 한

다. 본 연구는 시군구 통합 이후 운영 상 대두된 다양한 문제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원인으로 향후 통합 시군구의 자치모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

치의 맥락에서 형성된 시군구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의 이상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를 찾아

내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많은 주민자치 모형이 제시되고 제안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역의 맥락에서 또는 시군구 통합의 맥락에서 고려

해야 할 더 중요한 주민자치의 장애요인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신문기

사에 대한 SNA 중심성 분석과 중심성이 높은 장애요인과 시군구 통합운영의 상관성을 검증을 

위해 네이버 트랜드의 빅데이터 자료를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은 직선제 및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권이 충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시 또는 도의 

일방적 결정은 실제 운영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 자치권 부여, 준지방자치단체,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 및 대의기관 검토 등은 

모두 자치권과 관련되었다. 둘째, 주민참여의 자치모형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소송제, 주민감사

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는 중요한 제도로 주민참여 모형

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활성화 측면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주민참여모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앞선 논의처럼 실제로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가 현실에서 접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SNA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였음에도 통합행정시 자치운영과 관련성이 낮았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은 다른 통합 시군구에서 잘 다루어지

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분명한 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주민자치 모형에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에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자치의 자생력 확보는 주민이 중심이 되

는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생활교육과 학습, 지속적인 지역내 사회문제의 공론화 작업, 지방공무원들의 지역공

동체 일원화 등 놓여진 문제는 많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 1) 참여통로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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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2) 참여의 심의성과 대표성 확보, 3) 참여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역시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의 문제의식과 적극성이 자극되는 상황에서 더 강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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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군구 통합 이후의 주민참여형 자치운영의 장애요인 분석:
통합시 주민참여 운영의 주요 이슈에 대한 SNA 적용

본 연구는 시군구 통합 이후 운영 상 대두된 다양한 문제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

를 원인으로 향후 통합 시군구의 자치모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통합행정시 자치운영은 직선제 및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치

권이 충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시 또는 도의 일방적 결정은 실제 운영상황에서 주민

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연결중심성이 높았던 행정시장 직선제, 자치권 부여, 준지방

자치단체, 통합체제에 맞는 집행 및 대의기관 검토 등은 모두 자치권과 관련되었다. 둘째, 주민

참여의 자치모형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는 중요한 제도로 주민참여 모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활성화 측

면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주민

참여모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앞선 논의처럼 실제로 주민참여의 다양한 제도가 현실에서 

접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주민참여 자치운영, SNA,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